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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장기요양등급 인정 조사와 함께 욕구 조사를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

스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욕구 조사 결과는 실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적용되지 못하고 사장

되고 있으며 요양서비스 결정과 이용 과정에서 안내, 상담, 교육 등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선우덕 

외, 2016). 그 결과 노인은 본인의 돌봄에 대한 선택권과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정부가 규정한 

규칙과 전문가의 판단과 인정, 그리고 가족 돌봄자의 경제적 능력과 서비스 선택 사이에서 무력하게 

절차의 흐름에 몸을 맡길 뿐이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불완전한 인지능력이나 낮은 의사소

통능력 등의 이유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욕구조사와 서비스 평가는 대부분 가족 돌봄자의 응답을 통

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돌봄을 받는 노인의 의견은 무시되거나 주변화된다(Innes,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평가도 대부분 노인이 아닌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

며, 고용창출이나 서비스 품질 개선과 같은 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초점을 둔 반면, 실제 서비스 이용

자인 노인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한 연구는 많지 않다(권현정 외, 2011; 신경아, 2011; 전해숙, 2017).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만족도 관련 연구를 통해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노인들의 의견을 간접적

으로 살펴보면, 장기요양인정자와 등급외자 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해본 노인들과 이용하지 않

은 노인들 간 삶의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선우덕 외, 2016; 전해숙, 2017). 

삶의 만족도나 서비스 만족도 조사 역시 사후적일 뿐이고 서비스 이용자들은 수혜자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결과들이 그 자체로 제도에 대한 노인들의 권

한과 참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시설 입소 노인들은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것에 대해 

식사나 영양, 생활편의 등이 양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것,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 선택

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신경아, 2011), 제도와 전문가, 가족의 선택 속에서 돌봄 욕구와 

방식을 결정하는데 노인 자신이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5) 돌봄 정의 차원 간 영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나는 돌봄 정의를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

한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장 위주의 상품화와 젠더화된 돌

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배제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구함으로써 돌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정의의 네 가지 차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둘러싼 노인 돌봄 방식과 

주체에 대해 각기 개별적 효과를 가지면서도 서로 상충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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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돌봄 정의 차원 간 영향 

노인 돌봄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민간 영리부문에 의해 주도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상품화는 중

고령자 여성 위주로 구성된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돌봄 서비스 노동에 의해 비용 경쟁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탈젠더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다. 돌봄 서비스의 질을 낮추거나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낮

춤으로써 낮은 서비스 가격이 유지되고 있지만, 돌봄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면 비용 부담 능력이 있

는 중상층은 요양병원 등을 선택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 밖으로 이탈하는 경향을 보인다. 제도 

내에 남아서 질 낮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장기요양서비스의 높은 상품화 수준은 계층에 따라 차별적인 탈가족화를 초래한다. 장기요양서

비스 공급이 민간 서비스시장에 의해 주도되고(상품화의 증대) 비용의 자기부담율이 높은 결과 기초

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층의 탈가족화를 촉진하는 반면, 본인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의 서비스 이용은 제한되어 탈가족화를 방해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 돌봄에 대한 보상을 억제하려는 정책의도에도 불구하고 가족인 요양보

호사 제도를 통해 가족의 무급 돌봄을 유지, 활용함으로써 탈가족화를 제한하고 여성의 돌봄 역할을 

고착화하여 탈젠더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여성의 돌봄 역할 고착화는 노동 시장 참여를 억제하

고 소득 불안정을 초래하여 결국 사회전체적으로 돌봄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한 낮은 탈가족화 수준은 돌봄 서비스에서 무급 가족 돌봄의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중고령 여성으로 

이루어진 요양보호사의 돌봄 노동을 평가절하하고 젠더화를 촉진한다. 돌봄 서비스 노동이 질 낮은 

일자리로 자리잡게 되면 이직과 이탈이 가속화됨으로써 인력난이 초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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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립과 운영, 요양서비스 수혜 과정에서 노인의 참여가 배제되고 

권한이 보장되지 않으며, 선택권이 없는 돌봄의 대상자로만 존재한다. 돌봄 당사자로서의 노인의 선

택권이 존중되지 않은 돌봄의 제도화는 탈가족화가 실현된다하더라도 돌봄 관계의 불평등을 초래

하고 서비스 발전을 저해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5. 결론 및 제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 차원에서 나타난 돌봄 

부정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젠더화된 노인 돌봄 노동의 특성이 가족을 매개로 제도 내에서 여전히 유

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돌봄의 사회화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제

도의 내용과 운영은 가족 돌봄과, 평가절하된 중고령층 여성의 돌봄서비스 노동에 의해 유지되는 젠

더화된 방식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노인 돌봄의 상품화, 가족화, 

젠더화, 노인 배제라는 돌봄 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속에서 돌봄의 본질을 재규정하고 사회적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즉, 노인 돌봄은 여성이 가족 내에서 무급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모든 사회구성원이 

노인 돌봄에 책임을 가지고 돌봄 제공에 참여하며 노인으로서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방향으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와 공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는 공공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돌봄에 접근하며 누구를 지원할지,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결정하는, 돌봄의 사회적 평가와 조직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자이

다(Daly & Lewis, 2000). 따라서 공공정책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상품화와 가족화, 젠더화, 노

인의 배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공 책임성을 증대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한다. 

노인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재평가를 위한 핵심 고리는 장기요양서비스 전담 인력인 요양보호

사의 저임금 문제와 고용 불안정,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사회적 인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6) 현

재 추진 중인 (가칭)사회서비스원의 직접 고용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고용을 안정화하고 월급제를 통

6) 현장 요양보호사의 요구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시급인상 등 요양보호사 생활임금 보장, 재가 

요양보호사 고용안정성 확보 및 월급제 시행, 시설 요양보호사 노동 강도 제고를 위한 인력 기준개편, 요양보호

사 건강권 보장, 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등이 제기되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의제로

는 1순위가 재가요양보호사 월급제 시행(42.1%), 2순위 공공재가요양기관 운영(40.04%), 3순위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시급인상 (31.6%) 순이었다(이건복,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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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급여 수준을 높임으로써 요양보호사의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나가야 한다.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 강화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문화와 양질화로 연결됨으로써 모든 계층의 돌봄 서비스 

이용을 증진하여 탈가족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전문화된 인력이 유입되어 돌봄의 책임과 제공이 여

성에게 전가되지 않으며 돌봄을 받는 노인의 권리도 존중되는 돌봄 정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탈가족화 수준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노동과 돌봄의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 성인, 노인 등 모든 대상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방식

으로 돌봄을 재조직화해야 한다(최희경, 2011). 사회구성원의 돌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애

주기에 따라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과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 돌봄은 직접적 

돌봄에 관여하는 주돌봄자 뿐 아니라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 자원을 가진 다수의 가족구성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관여하여 협력하는 복합적 과정이다(Phillips & Martin-Matthews, 2008). 장기간

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이 병존할 수밖에 없기에, 다양한 방식의 돌봄 지원정책을 실행하여야 하며 

지원 방식 간 조합과 균형이 필수적이다. 취업 돌봄자에게는 돌봄 서비스와 더불어 가족 휴가나 유

연한 노동시간 지원이, 비취업 돌봄자의 경우 돌봄자 대상 서비스 지원(정보 제공, 여가나 문화, 건강

검진 등)이 중요하다. 또한 돌봄 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가족의 역할이 돌봄 관리

(care managing)로 전환되므로 서비스 신청 및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돌봄의 관리적 측면을 포괄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송다영,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도 돌봄자에 

대한 연금 크레딧, 직장 기반 시간 지원 서비스, 가족 돌봄자 대상 서비스 제공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돌봄 수당에 해당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 제도는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와 탈젠더화 모두에 걸림돌이 된다.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이 여전히 낮은 상황

에서 가족 돌봄으로의 역행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와 노인 배우자에 의한 

돌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가족 돌봄 수당제도로의 개편보다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확대와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은 가족이 노인 돌

봄을 전담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로서가 아니라,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경감하고 노동

과 노인 돌봄의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 지원의 차원에서는 현재 고

용보험을 통해 아동양육 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가족(간병)휴직제도로 확대개

7) 가족 돌봄 수당을 현실화할 것인지, 수당제도를 폐지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복합적인 논쟁점이 존재한다. 현금 급

여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정착 후에도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가족 돌봄자를 지원하고 돌봄 수행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들어 가족 돌봄 수당의 현실화를 주장한다(선우

덕 외, 2016; 이진숙, 2014; 최인희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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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여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모든 돌봄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육

아기 아동을 가진 노동자에게만 부여되는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을 노인을 돌보는 노동자에게도 부

여하여 노인 돌봄자의 노동과 돌봄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노동과 돌봄의 양립 지원이 고용정책의 일환으로만 추진될 경우 비취업 가족 돌봄자가 정

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 또한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보편적 사회정책 차원에서도 실행되어야 한다(최희경, 2011). 보편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노인 

돌봄을 제도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식은 돌봄 크레딧 제도이다. 현재 국민연금에서 출산 인센티브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출산 크레딧제도를 돌봄 크레딧제도로 전환하여 적용 대상을 아동, 장애인

과 만성질환자, 노인 등에 대한 돌봄으로 확대하고 크레딧 부여 기간도 실제 돌봄 기간을 반영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홍승아 외, 2013). 노인 돌봄자에 대한 크레딧 제도를 도입할 경우 취업 돌봄

자와 전업 돌봄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돌봄 크레딧 제도는 대체군복무제도, 사회봉사제도 등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사회구성원 전체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 노인과 돌봄 제공자 등 돌봄 관계의 당사자들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이

들의 요구와 희망을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욕구 중심 접근(need-based approach)에서 노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권리 중심 

접근(right-based approach)으로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권리 중심 접근은 인지적 취약성이나 신체

적 제한을 이유로 제도의 수동적 대상으로 존재하던 서비스 이용자를 적극적 참여자의 위치로 이동

하도록 한다(Ife, 2001).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사고, 욕구를 정책과 실

천의 방향성에 반영할 증거기반을 제공하여 기존의 전문지식과 이용자의 경험이 상호보완되어 서

비스와 제도의 발전을 촉진한다(Beresford & Branfield, 2006).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개발과 실행, 평가에서 노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노인의 

욕구와 의견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수립해야 한다. 영국

의 경우 치매를 가진 노인들이 단순한 돌봄과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적 경험자이자 또 다른 전

문가로서 돌봄 서비스 개발 패널에 포함되고, 중요한 정보와 당사자로서의 시각을 제공하며, 치매인의 

사회적 위상과 권한을 향상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McKillop & Wilkinson, 2004). 우리나라에서

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과 판정, 서비스 선택과 서비스 이용, 평가, 모니터링 등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노인의 선택과 의견 청취를 보장하고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식적 심의기구인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돌봄 당사자



126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3호

와 전문가, 정책결정자가 동등한 참여와 권한을 보장하는 상향식(bottom up) 거버넌스로 전환되어

야 한다. 특히 돌봄 수혜자 노인, 요양보호사, 가족 돌봄자의 참여와 발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

로써 돌봄 당사자의 요구와 의견이 제도 운영 전반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위원회 뿐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과 가족 돌봄자 등 장기요양 서비

스 이용자들이 돌봄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만족도나 개선사항 등의 피드백 과정에 참

여할 수 있는 공식적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와 전문가의 통제에 의해 주도되는 제도 운영과 

관리 시스템 속에서 무력한 존재로서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돌봄 수혜자 노인의 권력 

불균형을 회복하고, 가족 돌봄자와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제공자의 전문성과 재량권을 인정함으로써 

제도의 발전과 돌봄 정의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돌봄 서비스 과정과 제도 운영에서 노인 참여를 촉진하고, 돌봄을 받는 당사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주류화(main streaming)하는 것은 제도의 발전과 양질의 서비스 생산에서 더 나아가, 돌봄을 둘러싼 

‘독립’과 ‘의존’의 경계를 허물고 시민성(citizenship)의 재구성을 통해 의존자와 약자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가치의 변화를 추구한다. 돌봄 수혜 노인들의 참여와 목소리는 장애나 정신질환, 노령 등에 

관해 전문가들과 사회 통념이 만들어낸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규범화된 신체, 젊은이와 노인 등의 

사회적 관계가 구성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개념들을 새롭게 정의하고 재구성하도록 

요구한다(Barns, 2006). 

인간의 필연적인 의존성과 돌봄을 매개로한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돌봄 가치에 대한 재평가는 돌

봄의 책임 배분 차원 뿐 아니라 권리로서의 돌봄이 보장되는 사회로의 변화를 지향한다. 돌봄 정의

는 단순히 돌봄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봄의 제공이나 돌봄의 수혜로 인

해 사회에서 배제되어왔던 이들의 목소리가 가시화되는 민주주의 실천의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이

다(김희강, 나상원(역), 2014). 궁극적으로 돌봄 정의는 도달해야 할 완성된 목표라기보다 돌봄에 관

한 민주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구성원들이 동등하고 자유롭게 참여하고 선택을 존중받으며 발전시

켜가야 할 과정이다. 따라서 돌봄 정의는 돌봄 수혜자를 포함하여 돌봄 과정에 관련된 모든 주체들

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적 방식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돌봄의 책임과 

제공, 수혜를 둘러싼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르게 함으로써 돌봄 제공과 수혜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모든 인간이 늙고 병든다는 단 하나의 명료한 진실 속에서 돌봄의 책임과 권리가 공평하게 존중되는 

돌봄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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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Caring Justice

 Choi, Hee Kyung*8)

The study aims to analys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terms of caring jus-

tice on the premise that elder care should be included in discussions and policies of care. 

Caring justice means an ideal of equal sharing duties and rights of care by all citizens. Four 

dimensions of caring justice(decommodification, defamilialization, degenderization and eld-

erly participation and power) were establish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presented that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maintained by commodi-

ficated and gendered care services attempting defamilialization with the exclusion of elderly 

beneficiaries, which represented typical caring injustice.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to re-

alize caring justice: improving the status of caring labour by achieving proper service price 

and public employment, reorganization of life cycle based caring system integrating chil-

dren, disabled adults and elders, and developing user-centered long-term care system to 

guarantee participation and choice of people in caring relationships.

Key words: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caring justice, decommodification, defamilialization, 

degenderization, elderly participation an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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